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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> 조세감면정책 우선 순위

報 道 資 料
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

弘報室 : (02)
6050-3602~5

 이 자료는 1/31(木)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통신, 인터넷 등은 1/30(水) 11:00부터

 ※ 문의 :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(02-6050-3891), 김현신 과장(02-6050-3893)

조세전문가 40% “조세감면정책, 中企 우선 고려해야”

 - 대한상의 조세 전문가 조사 ... 이어 ‘일자리 창출’(18%), ‘지역 균형발전’(15%), ‘투자 촉진’(14%) 순

 - 전문가 10명중 6명 “경제민주화 위한 조세정책 반대” ... ‘수단의 부적합성’(60%), ‘경제 활동 위축’(28%) 때문

 - 장수 중소·중견기업 육성위해 ‘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’(52%), ‘상속세율 인하’(28%) 해야

  새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업 조세감면 정책의 우선 목표는 ‘중소기업 지원’이 되어야 

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

 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손경식)가 최근 세제관련 교

수, 연구원,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

‘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’을 물은 

결과, 새정부의 기업조세감면정책이 가장 우선시 해

야할 목표로 ‘중소기업 지원’(39.8%)을 가장 많이 꼽

았다고 30일 밝혔다. 

  이어 ‘일자리 창출’(17.6%), ‘지역 간 균형발전

‘(14.8%), ’투자 촉진‘(13.9%), ’R&D 유도‘(13.9%) 등

의 순으로 답했다.

  대한상의는 “새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·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

기업에 대한 비과세 •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, 연구개발 지원, 투자 촉진 

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”라며 “조세감면정책 운용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

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

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 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

문가의 62.0%가 ‘바람직하지 않다’고 답했고, <‘바람직하다’ 38.0%> 그 이유로는 ‘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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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2> 경제민주화 위한 조세정책 의견 <그림3> 경제민주화 위한 조세정책 반대 이유

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’(59.7%), ‘경제 활동 위축’(28.4%), ‘주요국에는 없는 

규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’(11.9%) 등을 차례로 꼽았다.

 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두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

에 법인세는 ‘경제성장을 중시여기는 효율성’(72.2%)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

면, <‘형평성’ 27.8%> 소득세는 ‘소득재분배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’(68.5%)이 먼저라는 

답변이 우세했다. 부가가치세는 ‘효율성’(48.1%)과 ‘형평성’(51.9%)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

났다.

  장수 중소 •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‘가업상속 

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‘(51.9%)을 꼽았고, 이어 ’상속세율 인하‘(27.8%), ’가업상속

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‘(13.0%)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. <‘현행 제도 유지’ 

7.3%> 

  소득세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‘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

납부 성실성 강화’(49.1%), ‘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’(30.6%), ‘면세자 비율 축

소’(18.5%)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. <‘과표 전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’ 1.8%> 2010년 

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3.6%로 OECD 평균인 8.4%를 크게 밑도는 

실정이다.

  한편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집에서 설치를 명시한 국민대타협위원회에 대해서는 ‘임시 

기구로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상설화해야 한다’(56.5%)는 응답이 ‘상시 기구로 설치해야 

한다’(43.5%)는 답변을 웃돌았다. 

 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할 항목은 ‘세목별 증세 순위 및 증세 

폭 결정’(41.6%), ‘세율, 면세자 비율, 비과세 •감면 폭 조정 등 증세 방법 결정’(38.0%), 

‘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 결정’(20.4%)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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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“새정부가 ‘낮은 세율 •넓은 세원’의 조세원칙을 준수

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,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

조세지원에도 힘쓰는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(끝)

< 조사 개요 >

□ 조사기간 : 1/14~1/21

□ 조사방법 : 전화 및 팩스 조사 

□ 조사대상 : 조세법/세무회계/조세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원, 회계/세무법인 대표 및 임원 108인  


